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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후보 3人과 

중립성 훼손 우려

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른바 ‘재판 거래’ 

의혹으로 법원이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3

인의 대법관 후보자가 제청돼 국회의 인사청

문회를 앞두고 있다. 법원이 비상시국을 맞고 

있는 상황이기에 새로운 대법관들에 대한 기

대가 더욱 클 수밖에 없고, 그에 따라 대법관 

후보자들의 인선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찮다.

훌륭한 대법관의 자격이라면 세 가지를 들 

수 있다. 첫째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이

고, 둘째는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의 처

신을 바로 하는 도덕성이며, 셋째는 법원의 

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킴으로써 공정한 재판

의 수호자가 될 수 있는 소신과 용기다. 그런

데 이 모두를 갖춘 대법관이 그동안 흔치 않

았기에 오늘날 법원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 

할 수 있다.

법률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춘 대법관은 

많이 있었지만, 도덕성을 겸비한 분은 그보

다 적었다.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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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수호자로 일컬어질 수 있는 대법관들은 

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가인 김병로를 비롯해 

손에 꼽을 정도다.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관

들, 나아가 법조인들은 정말로 사법부의 독

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소신이 부족한 것인

가?

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. 오히려 사

람의 문제보다는 제도의 문제가 더욱 심각

한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다. 한편으

로는 대법원장이 청와대로 대통령을 찾아가 

상고법원의 설치를 부탁하기 위해 눈치를 

봐야 했다는 점이 문제 되고, 다른 한편으로

는 그러한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 법원 내

에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았던 점이 문제 되

는데, 이 모두가 제도의 문제에 그 뿌리를 

두고 있기 때문이다.

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권을 갖

고 있기에 대통령은 사법부에 강력한 영향

력을 행사한다. 그리고 대법원장은 대법관 

임명 제청권으로 인해 법원 내에서 무소불

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. 그러므로 이러

한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, 사법개혁은 공

염불에 지나지 않는다.

더욱이 대법관 인사까지도 이른바 코드 

인사에 치우치게 되면 사법의 중립성이 훼

손되고, 결과적으로 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

신뢰도 위태로워진다. 결국, 사법의 모든 것

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. 대통령 임기 5년 

동안에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다수 대법관을 

교체할 수 있는데, 정치권도 아닌 사법부에 

코드 인사가 계속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

원의 재판이-적어도 정치적 비중을 갖는 선

거 소송이나 국가보안법 등의 사건에서-일

관성을 잃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면 어떻게 

사법(司法)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.

신임 대법관 후보자 3인이 법률 전문가로

서의 자격은 충분하다고 인정되며, 도덕성

의 문제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될 것

이다.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코드 인사는 지

양돼야 한다. 당장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

들이 대법관이 되면 대통령이 조금 더 편하

게 정치할 수 있고, 대법원장이 법원을 이끌

어가기도 수월할지 모른다. 그러나 이를 위

해 국가와 국민이 지불해야 할 비용은 결코 

만만찮다.

최근 학계 및 시민단체들의 개헌 논의에

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권을 

삭제하거나 형식화시키는 방안이 깊이 있게 

논의된 바 있다. 비록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

이를 반영하지 않았지만, 진정한 사법개혁

을 위해서는 향후 이런 방향으로 개헌이 적

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. 그리고 이러한 사법

개혁의 시작점은 현행 헌법 아래서의 대법

관 임명부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

손시킬 수 있는 코드 인사를 배제하는 것이

라 할 수 있다. 

 


